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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

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부기능분류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구조, 문화재, 이지원(e지원)시스템, 업무참조모델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ministrative history,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BRM) to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causes of the 

problems observed in the current government’s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were revealed. The current survey 

examine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chem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9 major functions, 59 middle functions, 297 small functions, and 1,287 unit tasks). It confirmed 

the problem of the separa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other problems.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model through four representative cas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reorganize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 business function with the reproduction of tasks, establish a system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business function, educate users, and suggest continuous 

improvement.

Keywords: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Enterprise Architecture, Business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E-Jiwon System, BRM(Business Re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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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첫 선을 보인지 십여년

이 지난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설계 당시의 

목표와 기대효과대로 사회에 반영되었는지, 대

한민국 정부조직에 뿌리내려 목표하던 ‘일 잘

하는 정부’를 일구었는지 재조명해 볼 시기가 

되었다.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지만, 현재 정

부기능분류체계는 업무참조모델로서 업무기능

을 충실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문제현상

들1)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협업형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려는 등의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협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에 반해, 실

제 업무영역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가 효율적으

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

발과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

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혀, 문제의 원인을 찾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기능분류체계

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 중 기능별 분류를 중심으로 문화재 

영역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문

화재 업무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

무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

의 분류에 있어 업무기능의 연계와 참조․활용

의 관점에서 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

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기능분

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는 정보공개청구와, 기록물 열람, 문

헌검색을 통해 수행하였다. 행정연혁을 밝히기 

위해 당시 발간되었던 간행물이나 보고서 행정

문서(계획서, 시방서)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내부 관계자를 위한 

매뉴얼 지침 등과 같은 대내용 자료(계획안, 회

의록 등)는 열람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

개포털을 통해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

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방식으로 자료

 1)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관리기준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하거나, 이용 당사자의 이해도가 낮아 단

위과제를 오등록 또는 남발하는 현상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업무참조모델로서의 본래역할에 

대한 이용자 및 관리자의 인지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설문원,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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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람하고자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

나, 비공개 대상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인용한 연구자료나, 연구참여자 또

는 관계자의 연구자료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제공

이 불가능하다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

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정보를 청취는 방법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록물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물을 색인한 후, 온라인열

람 지원이 가능한 자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

람하였고, 온라인열람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는 사본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열람하였다. 정부

간행물 중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경우 마찬가지로 온라인 열람이 

지원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였고, 

지원이 되지 않는 형태의 자료는 방문열람을 통

해 자료를 열람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자료는 대통령기

록관에서 웹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홈페이지

와 백서 등의 정부간행물을 통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기타 문헌자료의 수집은 학위논문 및 학술지

의 경우,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DBpia등

의 연구자료 제공 온라인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 수집하였고, 학회 및 단체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의 발간자료 등을 통해 관

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률정보는 국가법령정보

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계획안, 회의록, 보고서, 백서 

등은 전자정부추진과 정부기능연계모형, 정부

기능분류체계의 수립과 관련한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자료로 대내용 문서와 대외용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추적하였고, 

계획안과 대내외 업무추진보고서, 최종보고서

와 백서를 통해 각 시기별 진행상 발생한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파악함으

로써 해당시기 전자정부 추진에 관련한 배경정

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권교체 전․

후로 발간된 정보화백서를 통해 시기별 관점의 

차이와 수행주체 간 사업의 해석에 담긴 함의

를 파악하고, 다른 학계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

해집단 간 관점의 차이로 인해 자료의 해석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사례연구는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수집

하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기능분류체

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

가 범정부적인 업무기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

기에 ‘문화재영역’으로 한정하여 문제요소가 잘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포털의 정보

통신방을 통한 방법으로 열람함으로써 수집하

였다. 수집대상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재

관리’ 업무 기능에 한정하여 중앙정부에 해당

하는 문화재청과,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광역자

치단체 전부와 기초자치단체 8곳2)을 대상으로 

 2) 기초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용인원이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기준인구수와 비례함에 따

라, 인구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시와 군 그리고 차상위 시와 군 3개 기관(수원, 양평, 칠곡)과 최근 기능분류체계

를 수립한 강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주역사보존지구와 백제역사보존지구에 해

당하는 4개 기관(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선정하였다.



13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7

하였다. 수집대상 자료는 기관의 업무기능분류

체계와, 단위과제카드목록이며, 별도로 수행업

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

지법규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분장 및 조직과 관

계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다.

1.3 선행연구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 및 행정 분야와 정보통신분야, 기록관리분

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크

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정보통신분야와 

경영 및 행정학 그리고 기록관리 분야이다.

전자정부의 도입시기에 정보통신분야와 경

영․행정분야에서 연구는 경계가 모호하여 구

분짓기 어렵다. 정자정부사업 자체가 IT기술과 

정부의 경영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정보통신, 경

영, 공공행정의 다각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김석주(2003)와 강근복(2002)은 미국의 전

자정부 도입사례와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을 소

개하며, 특히 김석주의 연구는 한국과 미곡의 

전자정부법을 상호 비교함에 따라 정책적인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전자정부추진과 관련하여 신익호와 박정은

(2004), 오강탁과 이연우(2005)는 참여정부의 전

자정부 추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을 제안하였다, 신익호와 박정은은 기존 BPM 

(Busoness Process Management)의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실제 공공서비스가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선 영역의 범위임을 실무

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프로세스의 개선 사업의 

범위를 예산 집행의 부처중심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목적인 대국민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범국가차원에서의 BRM의 활

용이 필요함을 정부기능연계모형(BRM)을 통

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강택과 이연우는 전자정부의 본래 개념을 

밝히고, 전자정부추진과 관련하여 시스템 간 연

계체계 구축을 통해 협업기반의 통합업무처리

환경의 구축과 BPM 기반의 범정부 포탈구축

과 범정부차원에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를 기반으로 한 정보자원관리체계 강화의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양순애(2007)의 연구와 신동익과 이우기(2009)

의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업무참조모델(이

하 BRM)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조직단위

로 업무를 분류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양

순애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업무기능이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업무기능분류체계

로 지방정부의 업무기능을 일원화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신동익과 이우기는 

해외사례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전자정

부도입과 관련한 목적의 차이를 밝히고, 전자정

부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BRM의 기능회

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BRM구축과 관련한 문제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엄석진(2008)의 연구

와 유홍림, 윤상오(2006)의 연구가 있다. 엄석

진은 제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미

국정부의 BRM구축에 대한 목표와 수행방향에

서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의 

BRM구축의 성격이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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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있음을 지적하

였으나, 미국과 대한민국 간 행정배경에 차이

가 있기에 사례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움을 언급

하였다. 유홍림과 윤상오의 연구는 전자정부추

진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정보통신원과 행정

자치부 간에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수행과 

관련한 맥락정보를 밝혔다.

기록관리분야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수립을 

기점으로 이주연(2006)과 유영필(2007), 이승준

(2008)의 연구는 정부의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 배경과 기록물분류체계의 단위업무와 기

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사이의 개념 불일치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설문원(2013a; 2013b)은 중앙행정기관을 대

상으로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기능분류체

계의 적용에 대한 연구와 기록의 단위과제 기

반의 평가제도에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원

(2013a)은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의 기능분

류 편익에 부흥하는 바와 구조 및 운영의 측면

에서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록연구

사가 기록의 평가업무 중 보존기간설정과 관련

하여 제한적 권한만을 갖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설문원의 다른 

연구(2013b)를 통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

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단위과제와 관련한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연구

는 이희준과 정연경(2016)의 연구로 9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대기능 ‘건설건축’에 해당하는 

단위과제를 범위로 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상의 

단위과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업무기능의 적절성에 대

한 분석보다는 단위과제의 보존기한과 중복기

능의 조정을 주안점으로 삼아 아쉬움이 있다. 

이세진과 김화경(2014), 김화경과 이은주(2014), 

문찬일(2016)의 연구는,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으로 인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재정비

에 관한 사례연구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로 인한 문

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정부기능분류

체계가 업무재현성이 미비한 문제점에 관하여 

시사한다. 하지만, 현실적용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례이기에 기능의 개선점이 소기능 이하 단위

과제에 한정되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참조모델 
개발과 적용

2.1 전자정부시기 ‘정부기능연계모델’의 개발

배경과 목적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은 1980년대 국가기간전

산망사업에서 시작한다. 이후 제1, 2차 국가기간

전산망사업(1987~1996)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

본토대가 되는 국가기본정보의 디지털화를 시작

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작고 효율적인 정

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선진국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전자정부의 물적 인프라와 경험적 토대

가 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정

부부처 내, 기관 내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

자, 다 부처 관련 사업의 정보화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다 부처 전자정부 행심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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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2001년 1월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추어 2002년 말

까지 국가적 우선순위의 사업추진, 다 부처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업무프로세스혁신(BPR)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등의 11대 과제를 수행하

였다. 11대 전자정부사업은 4개의 프론트오피스

(창구민원사업), 4개의 백오피스(행정내부업무), 

3개의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되었다(정

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pp. 8-12).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은 이 시기에 국무

조정실에서 공공부문 정보자원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선진 기법을 적용한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

다(2002년 5월). 이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2003년 들어서며,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

전 및 추진원칙’을 확정하고, 8월에 참여정부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자정부 31대 우

선추진과제 중, 혁신분야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

신(G2G)’에 속하는 10개 아젠다 ‘서비스 중심으

로 업무재설계’에 해당하는 우선추진과제 ‘정부

기능연계모델(BRM) 개발’로 추진되었다(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의원회, 2008b, pp. 23-25).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

진원칙’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

부 구현”을 비전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가

치 창출형 정보체계 구축, 정부 내부의 성과 극

대화 및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간 수평적 쌍

방향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공표했다.3)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

계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범정부차원의 마디 

없는 통합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 로드맵

을 통해 제시된 31대 과제들은 공공기관의 수평

적 연계와 수직적 통합을 지향한다. 전자정부사

업은 행정부 내에서 부처간, 기관간 수평적 연계

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의 수직적 통합에 역점을 두었다(대통

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b, p. 2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의 추진방향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의윈회의 활동을 통

해 재정된 2001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

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약칭 전자정부법)｣

에서 전자정부를 ‘행정사무의 전자화’로 규정

(법 제2조1항)4)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인

식하는 전자정부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3년에 개정한 동법 제2조1항5)의 

조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자정부를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

써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규정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덧붙여, 제1차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

스를 혁신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전자정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 언급한 바가 있다(제1

차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말씀, 2003. 4. 17).

 4)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 2001.7.1.] [법률 제6439호, 2001.3.28., 제정] 

 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 2003.6.15.] [법률 제6871호, 2003.5.15.,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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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

은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사업이 전자

정부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참여정부가 정부기

능연계모델 개발사업이 정부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의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기능을 재정립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은 정보화를 염

두에 두고 IT의 관점에서 정부 업무를 분석․조

직화 하는 과정으로 … 이 사업은 로드맵 수립 

당시 부처와 무관하게 업무흐름을 분석한 후 불필

요한 프로세스의 폐기, 복잡․불분명한 프로세

스의 단순화, 중복․유사 프로세스의 통합 등을 

추진하는 정부차원의 프로세스 혁신차원에서 

BRM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추진되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p. 205).”

이러한 의도는 2003년 한국전산원의 연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부기능연계모델의 용어

설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BRM에 대한 국문명칭은 ‘업무참조모델’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정부기능연

계모델(BRM)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국 BRM 

보다 확장된 정부기능 참조모델로 기능 간 연간관

계를 중요하게 고려한 점 등을 반영하여 한국형 

BRM을 정부기능연계모델로 명명하기로 하였

다(한국전산원, 2003, p. 6).”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의 개발은 아래와 

같이 추진되었다.

쉎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화촉진정책연구) - 한국전산원, 2003년 

쉎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 - 

행정자치부, 2004.08-11.

쉎정부기능별 유관정보 조사 및 연계 - 행정

자치부, 2005년

쉎전부처 정부기능연계시스템(BRM 관리 시

스템) 구축 - 행정자치부, 2005년 

2003년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한 ‘정부기능연

계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6)’는 정부부처 간 

수행업무를 정부의 업무기능과 매핑(Mapping)

하여 기관들 간 공통수행기능을 도출함으로써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도모하고

자 하였다. 또한, 정부기능연계모델을 서비스주

제(20개), 서비스수혜자(8개), 서비스 수행방식

(5개), 공통행정(8개)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업

무를 수혜자 중심, 즉 국민을 중심으로 서비스하

기 위한 시스템 연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부기능연계모델의 개발은 2004년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사업우선추진과제인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정부업무관리시스템)’와 

통합 추진된다. 이는 사업 수행의 추진주체가 부

재됨과 사업기간 및 범위 등의 현실적인 한계7)

 6) 2003년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업을 통하여 정부 62개 기관, 538개 대기능, 2,450개 

중기능, 17,446개 소기능에 대해 담당조직, 근거법령, 규제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파일럿 형태로 연계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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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내부 판단과 함께, 

통합추진을 통해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대통

령의 지시로 인한 결정이었다.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정부업무관리시스템)’와 통합 수행됨에 따

라,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사업은 당초의 계획

보다 범주가 축소되고, 추진방식도 당초 범부처

를 통괄하는 전면전 전개방식에서 단계적 방식

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시스템 연

계 및 통합에 초점을 둔 전자정부 추진과 이를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따라 구상되었던 ‘선 BRM구축-후 사업전재’라

는 추진 기초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

한 BRM’으로 바뀌었으며 사업의 범주도 상당

히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2005, p. 25).

정부기능연계모델은 2005년 3월 행정자치부

가 시범사업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통합행정혁신

시스템8)(하모니; Hamoni, HAmonized MOdel 

of New Innovation, e-지원시스템 기반의 업

무관리기능에 고객관리와 성과관리 기능을 부

가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온-나라(On-nara BPS, 

e-지원시스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에 적용

되었다(혁신관리비서관실, 2005).

정부기능연계모델의 개발시기인 2003년에서 

2005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

현하기 위한 행정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부처 자

율적 기능조정’이 추진되었다. 행정개역의 가장 

중요시된 요소는 ‘참여’와 ‘분권’, 그리고 ‘자율’이

었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제3자에 의한 타율적․

강제적인 방법에서의 하향식의 조정을 지양하고,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참여로서 분권적․상향적(양방향) 개혁, 자기학

습적 개혁방식을 목표로 하였다(대통령자문 정

책기획의원회, 2008c, pp. 50-53). 하지만, 이 시

기 기능조정을 위한 회의록을 보면, 당시 부처 내

부에서 기능조정에 따른 변화에 소극적인 대응

으로 난관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반영하는 기능

조정방안제시가 미흡

대부분의 부처가 조직축소, 인력감축 등 구조조

정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

대부분의 부처가 토론 과정 없이 조직담당 부서 

주관으로 안을 마련, 기존의 부처의견 고수에 

집착 …

설명회 취지가 각 부처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부처마다 준비한 내용이나 범위가 상이”(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06.13.)

 7) 정부혁신분권위원회백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2005)에 자세한 추진 상 한계점을 언급하였는데, “당초 취지와 

계획과는 달리 BRM 사업은 상당기간 추진상의 부진을 겪었다. 가장 주된 원인은 BRM사업의 성격상 범 정부부

처를 망라하기 때문에 각종 이견과 문제를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주체가 사실상 없었다는데 있다. 

정부형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구상되었으나 자문기구로서 위

원회의 특성상 실천력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한국전산원의 독립적 기능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범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기본틀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일정과 맞물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추진일정상의 한계를 가지

고 있었다.”(정부혁신분권위원회, 2005).

 8)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은 2005년 3월~5월까지 진행된, ‘행정자치부의 기능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용역(수행사: 

베어링포인트社)’으로 도출된 업무기능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해 7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된 후 10월 

1일 전면개통 되었다(혁신관리비서관실 혁신관리수석실,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시스템 구축,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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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부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부

기능연계모델의 개발을 통한 정부업무의 업무

혁신에 대한 의지와 목적의식을 엿볼 수 있다.

“무슨 개혁을 하느냐? 일을 개혁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효율적인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인가? 꼭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꼭 

이 방법으로 해야 할 일인가? 등을 분석하고 

모든 일을 전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꼭 필요한 

일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찾아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대통령 말씀자료, 제1차 참여정

부 국정토론회, 2003.03)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부처는 

잘 몰라’ 하는 것 보다는 전 부처 공무원들이 

중요한 쟁점이 괸 정책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일가친척․동창생․동료라도 확실하게 설득해

서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대통령 말씀

자료, 부처 업무보고 시, 2004.02)

“업무마다 프로세스가 다르지만 유사한 것을 분

류하고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업무의 

분류기준은 실용성이 우선입니다.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유형별로 정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업무연계분석 토론회, 2004.02)

2.2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개발현황

‘정부기능분류체계’(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개발은 전자정부추진체계의 후반기에 해당한

다.9) 후반기인 2006년 이후에는 로드맵과제가 

본격적인 구축단계로 접어들면서 전자정부사

업으로 개발된 시스템 간 상호연계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회추진 주요과제｣에는 이런 현황이 기재

되어 있다.

“정부기능은 그동안 각 분야별 필요에 따라 각기 

상이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개발․활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

스템 운영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됨, 현재 진행중인 사업 가운데 기능분류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시스템: 정부업무

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합국정평

가시스템, 국가기록물관리시스템, 통합국정관리

시스템, 청와대 이지원시스템 등,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2005년 8월부터 TF 및 실무반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 및 후속조치 강구 … BRM체계와 프로그

램체계 등 다원화된 정부기능분류체계를 1-2-3

레벨까지 단일의 분류체계로 확정, … 단일화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명칭을 “정부기능표준분

 9) 전자정부추진체계는 전반기(2003~2005)와 후반기(2006~2007)로 구분된다. 전반기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로드맵과제를 발굴․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지원을 하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관리 및 기술을 지원하던 시기다. 전자정부 전문위원

회 위원 상당수가 정보통신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인 까닭에 사실상 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후반기인 2006년 이후에는 로드맵과제가 본격적인 

구축단계로 접어들면서 로드맵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보다 실행력에 무게를 두게 된다. 집행력 있는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심의․조정기능을 이관 받으면서 전자정부사업을 주도

하였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b,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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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체계"로 사용하도록 함(영문: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정부혁

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위 내용을 통해 기존에 개발되었던, 정부기

능연계모델과 관련된 여타 시스템의 분류체계

를 병합한 형태가 ‘정부기능표준분류체계(현 

정부기능분류체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사례를 조

사․분석하여 기능분류체계를 일원화 또는 연

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10)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분배체계와 UN의 COFOG(정부

기능분류,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를 분석하여 2006년 12월 ‘정부

기능표준분류체계’를 공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계는 중앙정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능분류체계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개발․구축이 완료됨

에 따라, 정부부처의 기능 외에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인 행정업무

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개발되었다. 자치단체

의 기능분류체계 개발은 ‘정부 BRM 고도화사

업(2006)’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

부의 온나라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성과관리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확산과 보급을 목적

으로, 시스템 간 연계․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분류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분류체계의 개발은 시범자치단체 10개(광역자

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7)에 대한 기능분류조

사를 통하여 2007년 2월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체계의 최초 버전이 제안되었다. 1~2레벨은 중

앙정부의 기능분류체계(정부기능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여 15개 정책분야, 51개 정책영역

<그림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BRM 연관관계(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p. 11)

10) 정부기능분류체계조정 관련 회의(2006년 5월 3일 16시, 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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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으며, 3레벨 이하는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3레벨 일부와 4~5레벨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기능과 중앙부처 기능분류체계(BRM)를 고

려하여 정의하였으며, 3레벨은 134개 대기능, 

4레벨은 484개 중기능으로 분류하였다. 5~6레

벨은 사무규정, 업무편람 등을 바탕으로 정의

하였으며, 5레벨은 2,071개 소기능, 6레벨은 

24,714개 단위과제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1레벨의 사회복지 정책분야에서 2레벨은 기초

생활보장, 노동 등 8개 정책영역으로 분류하였

으며, 2레벨의 노동 정책영역에서 3레벨은 고용

정책, 근로자복지, 노동정책 등 3개 대기능으로 

분류하였다(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2007; 양순

애, 2008).

2.3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분류체계 적용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한 

것은, e知圓시스템(e지원, 청와대 기록관리시

스템)이 시초이다. 이후, e지원시스템 바탕으로 

고안된 행정자치부의 하모니시스템11)(Hamoni, 

HAmonized MOdel of New Innovation)과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온-나라12)(On-nara BPS, 

e-지원시스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에 적

용되었다. 기능분류체계 도입시기 업무관리시

스템에는 정부기능연계모델이 적용되었는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전자정부 사

업으로 개발 적용된 시스템들(기능분류체계,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이 정부 주도하의 총괄적인 형태에서의 정

보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기에, 각각의 시

스템에 적용되는 정부 업무의 분류를 일원화

하고 명칭을 ‘정부기능분류체계’로 하였다. 정

부기능분류체계는 2006년 고도화 사업을 통

해, 1-3레벨단계에서의 통합화한 정부기능분

류체계를 하위단계인 4-6레벨까지 조정하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추가(방위사업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 대검찰청)하였는

데,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기능연계모

델에 누락된 정부부처의 기능을 제외하고 업무

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업무시스템의 구현

을 위한 기반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계

가 부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

계 개발과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파일럿 

시스템의 구축방안이 고안되어, 2007년 지방자

치단체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구축사업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계가 구축되

었다.

온-나라시스템의 확산은 2007년 전 중앙부

처에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자문서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

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리시스템 도입은 이듬해 2008년부터 시작되

었다(한국정보사회진훙원, 2006;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2007;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 2008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p. 15).

11) 하모니시스템: 온-나라(업무관리)․고객관리․성과관리시스템 등 행정안전부의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기

관 포털시스템. 기획조정실(2010).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16호. p. 1

12) 온-나라시스템: 과제관리, 전자결재, 메모보고, 지시사항관리 등 행정기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처리․

관리하는 시스템. 기획조정실(2010).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16호.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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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연도 및 기간 주요내용 비고

e지원

2004. 6. 25. ~ 

2005. 3. 3.

e知園 고도화 추진

- 디지털청와대 정부 연계 및 확산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 개선(업무분류체계 및 과제관리

개념 도입)

05. 03.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 

결재시스템과 별도로 개발, 연계토록 

결정

2005. 4. 4. ~ 

2006. 3. 3.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관리카드

- 목표별 분류체계 마련 및 기능별 분류체계 수정 

보완

온-나라

(하모니포함)

2004. 8. ~ 

2004. 11.

행정자치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완료

- 이지원 시스템 부처확산 기본계획수립

2005. 5. ~ 

2005. 12.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구축

- 성과 및 보상관리시스템 구축

05.07.부터 행자부 및 산하기관에 시

범적용

2005. 9. 1.
통합시스템(하모니) 개통

- 성과관리 및 고객관리 포함
e지원 시스템 바탕

2006. 1. ~ 

2006. 4.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표준패키지 활용 시범사업 완료

- 과기부, 건교부, 예산처,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실

2006. 6. ~ 

2007. 5.

정부기능연계시스템 고도화

- 분류체계 조정 및 확정(4-5-6레벨)

- 정부기능연계모델추가(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 대검찰청 등)

- 시스템 용량확장 및 관리기능개선

- 지방자치단체 기능연계모델 수립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사업

-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확산 및 적용

- 업무관리시스템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전자문서시스템 통합방안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 신규 보급

총 55개 중앙행정기관 보급 완료

11개 광역지자체 보급 완료

2006. 12.
온-나라시스템 전 중앙부처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정부기능표준분류체계(BRM)공표

2007. 1.
온-나라시스템 전 중앙부처 확산완료 및 서비스 개시 

(1차 설치 완료)

2007. 3. 6.
‘온-나라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국무회의 중 

대통령지시

2007. 5.

온-나라시스템 설치(2차 설치)

- 과제종료 등 기록관리 기능, 국정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개발 반영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련시스템 연계

2007. 12.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구축사업

2008. 지방자치단체 온-나라시스템 도입

(참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p. 15.)

<표 1>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분류체계 적용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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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의 업무참조모형과 

업무아키텍처

업무참조모형(BRM, Business Reference 

Model)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를 이루는 하나의 참

조모형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의 업무참조

모델(BRM)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으로 번

역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238호에 의해 규정

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주성 외(2008)는 

“다른 나라들이 업무참조모델(BRM)과 동시

에 PRM,13) DRM,14) SRM,15) TRM16)을 동

시에 고려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법이며, 

업무참조모델(BRM)만을 따로 규정화하여 운

영 하는 것이 EA가 전체적 측면으로 접근방법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참조모델(BRM)

만 따로 하는 것은 EA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

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기능별 분류는 정부

조직 설치현황을 반영한 것이고, 목적별 분류

는 해당기의 설립목적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

능별 분류와 목적별 분류를 다시 연결해야 하

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EA와 

IT 거버넌스의 투자관리와 혼동하여 생겨난 문

제로 보인다”(황주성, 이원태, 최선희, 신동익, 

이우기, 2008)고 언급하였다.

EA와 업무아키텍처(BA, Business architecture) 

업무참조모델(BRM)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

해 정의를 살펴보면, EA는 종종 집을 짓는 것

과 비교된다. 집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시설의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배치한 종합

설계도를 조직의 경영면에서 보자면 EA라 이해 

할 수 있다. 신신애(2005)는 EA의 역할에 대하

여 “EA는 실제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의 업무와 

정보시스템의 가시화, 즉 조직 자원을 전사적인 

범위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표현하여 가시화하며, 

표준화, 즉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원칙, 지침, 

업무, 기술 등을 표준화하며, 체계화, 즉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와 정보시스템을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정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지원한다"라 정의한다.

업무아키텍처(BA)는 신동익 외(2012)에 따

르면, “기관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 및 사업영역을 분석해 놓은 실체로, 조직

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비전 및 전략

에서부터 최하위의 업무까지 관련된 조직,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 구조와 상호관계 등을 

정의하는 것”이며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에 대

한 일관된 관점(View)을 제공하고 기관의 비

전/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의 정렬(Alignment)

을 통해 기관의 비전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기능/프로세스의 개선 및 표준화, 효과적

인 업무지원을 위한 IT 추진을 지원한다.”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면 업무아키텍처

13) 성과참조모델(PRM: Performance Reference Model): 조직성과 측정의 기준으로서 조직의 성과 분류체계와 

지표들을 분류, 정의한 모델(신동익, 이석준, 신신애, 2012, p. 94)

14) 데이터참조모델(DRM: Data Reference Model): 데이터아키텍처의 기준으로서 업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

터의 분류체계 및 데이터의 표준을 정의한 모델(신동익, 이석준, 신신애, 2012, p. 94)

15) 서비스참조모델(SRM: Service Reference Model): 응용서비스의 기준으로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 서비스를 

분류하고 응용 서비스의 표준 기능을 정의한 모델(신동익, 이석준, 신신애, 2012, p. 94)

16) 기술참조모델(TRM: Technical Reference Model): 기술아키텍처의 기준으로서 응용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

술과 표준을 정의한 모델(신동익, 이석준, 신신애, 2012,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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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는 조직 또는 기관의 업무에 대한 설계도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설계도에는 조직의 업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석하여, 자원의 현황, 업무

의 당사자들 즉 실무자와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업무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간의 구조와 상호관

계를 세세히 기재하여 조직 또는 기관의 업무를 

행함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비전(Vision)과 전

략을 포함한다. 경영자는 이 설계도(업무아키

텍처(BA)를 의미)를 통하여 조직 또는 기관의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하여 조직의 

업무에 대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업무참조모델(BRM)은 용어를 그대로 풀이

하면, 업무에 대한 참조모델(Reference Model)

이다. 신동익 외(2012)는 참조모델을 EA를 구

성하는 요소들을, 참조가 가능하도록 표준 형

식으로 정의한 모델이라 하였다. 참조모델은 

복잡한 정보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분류체계에서 시작되며, 레고블럭이 하나하

나의 블록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

들 수 있듯, 정보자원을 표준화․모듈화 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형태로 만드는 것이 참조

모델의 역할이다. 참조모델은 현행 아키텍처 

수립 시에, 해당하는 분류체계에 연계되어 정

보자원의 중복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

을 식별하게 한다. 또한 기관 간에 연관된 이슈

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 아키텍처 수립 시 참조모델

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 부품을 활용하여 정의

함으로써 표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신동

익, 이석준, 신신애, 2012, pp. 93-94).

앞에서 밝힌 EA에서의 업무참조모델(BRM)

의 역할과 업무아키텍처(BA)와의 관계를 종

합하면, 업무참조모델(BRM)은 업무아키텍처

(BA)를 참조가 가능한 표준 형식으로 정의한 

모델을 의미한다. 업무참조모델(BRM)은 업무

아키텍처(BA)의 업무상 핵심활동을 도출하고, 

이를 선진실무 또는 국제표준 등의 표준을 반

영하여 분류하고 정의함으로써 만들어진 표준

화된 분류체계이다. 핵심활동을 분류함으로써 

조직의 업무기능 및 관련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조직과 업무를 매핑함으로

써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 또

는 동일 기관 내 조직에서의 업무를 참조가 가

능하게 한다. 이는 기관이나 조직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참조모

델(BRM)을 참조함으로써 조직 또는 기관 간

에 연계․협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

사․유관 조직 및 업무, 연계․협업 대상 조직

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복, 유사 업무 식별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

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업무참조모델(BRM)은 경영자의 경우 조직의 

업무 수행에서 불필요한 또는 부적합한 업무영

역을 제거 또는 재편성 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무자의 경우 업무 수행에 관한 공통

된 이해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유관기관 

내 생산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참조하거

나 불필요한 중복업무가 없어 효율적인 업무수

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행부서 간 협업과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의 업무와 관련

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는 업무참조모델(BRM)과 업무아

키텍처(BA)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업무참조모델(BRM)은 중소기업청(2013)에서 

개발한 ‘업종별 업무 프로세스표준모델’을 적용 

하였다. ‘업종별 업무 프로세스 모델’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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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업무참조모델(BRM)과 업무아키텍처(BA) 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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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업종별 공통업무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기능을 선진실무 또는 국제표준 등의 표

준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

하고 정의하여 표준화 한 분류체계이다. 이런 

범용적인 분류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인 ‘A’와 

‘B’는 소속된 조직, 협회 등의 포괄적인 범주에

서의 표준화 된 업무기능을 매뉴얼 또는 지침, 

기능정의서 등을 통하여 각자 필요한 업무기능

을 참고하고, 업무활동에서 필요한 기능을 파악

하여 업무아키텍처(BA)에 해당하는 업무 프로

세스를 구성할 수 있다.

 

  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과 
개선안17)

3.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을 조사하기에 앞

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개발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황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 개

발 사업(정부기능연계시스템 고도화)’ 시, 정부

기능연계시스템을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의 관계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기능분류체계 상 문제점

은 아래와 같다.

“가. 3레벨의 기능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하위

(4-6레벨)에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기능의 연계 후, 하위기능(4-6레벨)을 포함

하던, 상위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레

벨 부존재, 4-6레벨 존재)

다. 조정된 3레벨의 범위가 작아져 관련한 4레벨

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조정된 3레벨의 명칭이 5레벨만을 포함하여 

중간의 4레벨이 부존재하는 경우.

(한국전산원, 2006, p. 20-21)

가.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6레

벨의 기능을 변경된 3레벨의 기능에 적합한 형

태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재배치한 하위 

기능이 상위 기능을 완전하게 상속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하위 기능이 누락되거나, 범

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기능과는 무관한 하위 

기능이 존재하게 된다.

다.와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

의 재 분화를 통하여 기능의 심도를 일관성이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된 3레벨이 4레

벨 수준으로 수축하거나, 중간단계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동일한 레벨의 기능 간

에 심도의 차이가 존재하거나, 상․하 기능 간

에 1:1 관계의 분류 형태를 갖거나, 상위기능이 

하위기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과거에 제

시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요인이 해결되

었는지, 업무기능이 참조 및 재사용을 위하여 

형태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17) 이 장(場)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참조모델(BRM)로서, 업무의 기능을 분류하여 참조를 

목적으로 표준화 한 업무참조모델(BRM)을 의미한다. ‘기능분류체계’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개별 기

관에서 수립한 기관의 기능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업무참조모델(BRM)’은 Business reference model, BRM을 

번역한 용어 그대로 업무에 대한 참조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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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계층 간에 일관된 심도로 분화되었는지, 

내용적인 관점에서 업무기능이 조직에서 수행

하는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는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능(Function)이 2개 이상의 하위 기

능으로 분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즉 상위범주

의 기능은 그 자체로 하위 기능이 될 수 없음

(상하기능의 일치 또는 단일(1:1)로 구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명칭의 명확성, 기능의 이름이 업무 맥

락을 완전히 반영하는가를 확인한다.

셋째, 상위(parent class)기능이 하위(child 

class)기능을 모두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MECE의 원칙(Mutually Exclusive and Col- 

lectively Exhaustive)에 따라 중복 없이 그럼

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위 기능은 상위 기능에 

부분적인 집합체로 관계되어야 한다.

마지막, 업무기능이 참조가 가능한 형태(명

칭 및 수행범위, 일관성)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

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영역 

‘문화재’의 업무기능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

로 업무기능의 분화가 비효율적인 점이 문제점

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상-하위 기능 간

의 관계가 1:1의 형태이거나, 동일계층의 업무

기능 간에 심도가 고르지 못하거나, 상-하위 기

능 간에 기능의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는 점이 해당된다.

기관 별 업무기능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정책영역 ‘문화재’

의 하위 업무기능으로 정책분야 ‘문화체육관

광’, 정책영역 ‘문화재’와 그 하위에 대기능 8개, 

중기능 55개, 소기능 259개와 단위과제 1,068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기능은 ‘문화재 행정

지원’,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존’, ‘문

화재 조사․연구․복원’, ‘전통문화전문인력양

성’,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궁능원 보존’, 

‘무형문화재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의 업무기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은 일반공통업무에 속하는 영역의 업무기능이 

대기능 문화재영역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업무

기능보다는 조직단위의 분류체계의 형태를 갖

는 점과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가 기능으로 

채택된 점이다. 예를 들어 대기능 ‘문화재 행정

지원’의 중기능 중 ‘회계’, ‘기획’, ‘감사’, ‘개인정

보보호’, ‘결산’, ‘계약’은 문화재에 국한되는 업

무가 아닌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활동(support activities)에 해당하는 공통

기능이다. 즉 문화재 업무에 특징적으로 필요한 

업무기능이 아닌 정부단위의 정부기능분류체계

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업무기능

으로 대분류 문화재에 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

중기능 ‘기획’은 소기능 ‘통계’를 포함하는데, 

“기획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

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대해 계획(plan)은 기획을 통해 산출

된 결과를 의미하며, 사업계획(program)과 단

위사업계획(project)은 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통하여, 중

기능 ‘기획’에 속한, 소기능 ‘업무계획수립’은 

분류상 하위기능으로 적합하지만 그에 반하여 

소기능 ‘통계’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이

종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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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기능 ‘문화재 행정지원’의 중기능

중기능 ‘법무’의 경우 다른 유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데, ‘법무’의 소기능 ‘법령 제개정’과 

‘법무일반’에서 단위과제인 ‘하위법령 정비’가 

중복되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능의 업

무 내용을 보면, ‘법무일반’의 ‘하위법령 정비’

는 “조례 및 규칙의 검토, 의견회신 등에 관한 

업무”이고 ‘법령 제개정’의 ‘하위법령 정비’는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로

써 상이한 업무이나 동일한 단위과제명칭을 사

용한 예이다.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법무
법무일반 하위법령 정비

법령 제개정 하위법령 정비

<표 3> 중기능 ‘법무’의 하위분류

업무기능의 분류와 관련한 다른 유형의 문제

점은, 중기능과 소기능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하며 중기능 밑에 소기능이 단일로만 존재하는

(상하위 기능 간 1:1 관계) 문제이다. 상위범주

의 기능이 그 자체로 하위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능이 그 자체로 쪼개지지 않고 하위 범

주에서 재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의 분화가 

효율적이지 못함을 드러낸다. 이런 유형의 문

제는 중기능 ‘청사관리’, 중기능 ‘결산’, ‘계약’, 

‘비서업무’, ‘정보공개’와 대기능 ‘궁능원보존’에

서도 나타난다.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처리정보 관리

개인정보 화일대장(목록집)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개인정보 보안조치

개인정보 화일관리

개인정보 수집 계획 수립 및 시행

<표 4> 중기능 ‘개인정보보호’의 하위분류

업무기능의 내용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업

무기능이 아닌 수행업무가 기능으로써 채택되

는 오류이다. 대표적인 예는 문화재청의 대기

능 ‘문화재정책기반조성’의 중기능 ‘문화재활

용’이다. 중기능 ‘문화재활용’은 소기능으로 ‘문

화유산 녹색성장 관련총괄’이라는 소기능이 존

재하는데, 이에 속한 단위과제를 살펴보면 문

화재의 활용이라는 업무기능과는 거리가 먼, 

국정과제 ‘역사문화유산 녹색성장발굴’과, ‘4대

강 살리기’가 존재한다.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문화재활용
문화유산 녹색

성장 관련 총괄

역사문화유산 녹색성장 발굴

4대강 살리기 사업

<표 5> 중기능 ‘문화재활용’의 하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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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아닌 업무아키텍처(BA), 즉 업무요

소가 기능의 형태로 채택된 다른 예는 대기능 

‘문화재보존’과 ‘문화재 조사․연구․복원’이

다. 해당기능의 수행부서를 살펴보면, 대기능 

‘문화재보존’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조사․연

구․복원’은 문화재연구소(국립 및 지방)이다. 

관련하여 직제규정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에서

도 문화재를 대상으로 직권 또는 정기조사와 

같은 조사․연구․복원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

하며, 문화재연구소 또한 문화재의 보존에 해

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업무를 분석하여 기능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 조직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조직의 

업무분장이 기능의 형태로 반영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유사한 예로, 중기능 ‘복원기술’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복원기술연구실이 수행부

서이고, ‘보존과학’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

과학연구소실이 수행부서이다. 두 기능을 보면, 

과학적 보존처리(conservation)라는 분야의 연

구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존과

학은 보존방안(preservation)에 관련된 현상유

지를 위한 관리중심의 연구이고, 복원기술은 

처리(treatment)중심의 기술연구와 복원방안

(restoration, conservation)에 대한 연구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보존과학의 세부분야

이다. 즉, 보존과학과 복원기술 자체는 보존과

학이라는 연구의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을 굳이 분리하여 기능을 반영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이라 판단된다. 중기능 ‘복원기술’

의 하위기능으로 존재하는 ‘문화재종합병원 설

립운영’은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 등을 위한 문

화재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관한 업무이다. 즉 

문화재의 복원기술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업

무기능이 수행부서에 관련되었기에 소기능에 

포함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예는, 대기능 ‘문화재보존’ 중 소기능 ‘문

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는 중기

능 ‘건조물문화재’에 속해있는데, 이 기능의 경

우 문화재의 전문인력 양성 선발의 측변을 보면, 

현재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

류체계의 개발 당시를 시점으로 살펴보면, 수행

부서였던 문화유산국 건조물문화재과는 현재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로 변경되었고, 당

시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문화재수리기술자․기

능자를 선발․관리하던 업무는 현재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선발업무를 이양함에 따라, 문화재

청 수리기술과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보건

데, 분류체계의 개발 당시에 업무를 기능 중심

으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수행부서 즉 조직을 

먼저 분류한 후에 조직의 수행업무를 분류하는 

식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기능분류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정책영

역 ‘문화재’에 속하는 하위기능을 대기능 ‘문화

재정책’ 한 개만으로 분류한 점이다. 이는 기능

의 분화가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능 ‘문화재정책’의 업무범위가 광범위 한 

것에 반해 분류계층이 중기능과 소기능, 단위과

제 3개의 단위만으로 기능을 분류하기에는 기

능의 분화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다른 기능과 

비교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모호하게 한다.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업무기능분류만을 

보면, 소기능단위의 명칭이 단체 간 동일하며, 

채택한 기능 간에도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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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능이 형태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

단된다. 지방정부에서 주로 채택한 소기능은 ‘문

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문화재관련위원회 운

영’, ‘무형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문화재관련

업 및 수리업자 관리’, ‘문화재등록신고 및 등록

관리’, ‘문화재발굴 및 조사’, ‘기타문화재관련보

존 및 유지관리’이다.

지방정부 중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17개 단체18))의 정책

영역 ‘문화재’에 속하는 업무기능은 대기능 ‘문화

재정책’과 4개의 중기능 ‘문화재보존정책기획’, 

‘문화재보존정책수행’, ‘전통사찰관리’, ‘박물관

운영’ 소기능 38개(명칭상 구분)로 구성되어 있

다. 중기능 중 ‘전통사찰관리’와 ‘박물관운영’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채택여부가 상이한데, 이

는 ‘전통사찰관리’와 ‘박물관운영’에 해당하는 

기능이 정책영역 ‘문화체육관광’에 속해있거나, 

해당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계 현황은 대기능 

‘문화재정책’과 그 하위 기능으로 중기능 ‘문화

재보존정책기획’과 ‘문화재보존수행’ 기능을 공

통적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정책(政

策)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정치 또는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반영하면 이미 1레벨 정책분야와 2레

벨 정책영역이 정책에 따라 기능으로 분류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3레벨 대기능에서 또다시 ‘문

화재정책’이라는 기능이 등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한, 하위기능인 ‘문화재보존정책수행’

과 ‘문화재보존정책기획’은 방침에 따라 정무

를 ‘수행’하는 것과 ‘기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분류하였다기보다는, 업

무 수행 단위의 일부 과정을 구분한 것에 가깝

다. 기능분류체계가 참조모델로서 참조가 가능

한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현행 중기능 ‘문화재

보존정책수행’의 소기능에 속한 ‘문화재발굴 

및 조사’로 업무기능을 분류하는 것보다, 기능

적으로 더 유사성이 높은 문화재청의 대기능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속한 중기능 ‘매장

문화재발굴’ 업무기능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

다. 비슷한 사례로 소기능 ‘문화재보존종합계획

수립’과 ‘무형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유형문

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문화재활용’ 등이 해당

한다.

기초자치단체(8개 단체19))의 정책영역 ‘문

화재’에 속하는 업무기능은 대기능 ‘문화재정책’

과 4개의 중기능 ‘문화재보존정책기획’, ‘문화재

보존정책수행’, ‘전통사찰관리’, ‘박물관운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능은 ‘문화재정책’ 하나

만을 채택하며 하위 기능으로 중기능 ‘문화재보

존정책기획’과 ‘문화재보존정책수행’기능을 공

통적으로 채택하였다. 소기능은 대부분 유사한 

명칭 또는 동일명칭을 사용하는데, 경주와 부

여의 경우 소기능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공주

의 경우 ‘박물관운영’기능을 제외한 모든 소기

능이 부여의 소기능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수

행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상이한 다수의 기능들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현상이 

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19) 수원시, 양평군, 칠곡군, 강북구 4개 단체(창원시는 온나라시스템 미적용으로 인하여 기관BRM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와 경주시,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 4개 단체(｢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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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데, 기능의 명칭 또는 내용적인 통일

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무기능의 참조

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문

화재보호및관리’, ‘문화재현상변경및관리’의 경

우 중기능 ‘문화재보존정책기획’과 ‘문화재보존

정책수행’에 모두 존재한다. ‘문화재보호및관

리’의 경우 ‘문화재보존정책기획’에는 중기능으

로, ‘문화재보존정책수행’에는 ‘문화재보존 및 

관리’라는 명칭의 소기능으로 존재한다. 다른 

예로 동일한 업무기능이지만 서로 다른 상위기

능에 속해있는 예로, 칠곡군의 기능분류 중 중

기능 ‘문화재보존정책기획’의 소기능 ‘문화재현

상변경및관리’와 ‘무형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가 다른 단체에는 중기능 ‘문화재보존정책수행’

에 속한 경우이다.

중앙-지방정부간에 정책영역 ‘문화재’가 업무

기능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

기 위해, 중앙정부의 문화재업무를 수행하는 문

화재청의 기능분류체계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기능분류체계를 매핑(mapping)하

여 업무기능 간의 연계를 밝힘으로써 현황을 조

사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기능을 

매핑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기능

이 대기능에서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존정책’

으로 분절되어 서로 구분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7년에 지방자치단

체 업무기능분류를 설계할 당시 1.2레벨인 정책

분야와 정책영역의 범위는 그대로 사용하며, 

3레벨(현재 대기능) 일부와 4, 5레벨(현재 중기

능, 소기능)을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기능을 고

려하여 설계하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 

본래 참조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

직에 관계없이 수행업무와 관련한 업무기능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기능를 채택하고, 참조할 기

능이 없는 경우 업무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조직

의 기능분류체계를 수립했어야 하나, 분리된 형

태로 업무기능을 구성하여 정책분야와 정책영

역 외에는 전혀 기능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를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책영역 ‘문화재’의 경우, 3레벨(대기

능) ‘궁․능․원 보존’,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

호’, ‘무형문화재보호’, ‘문화재 조사․연구․복

중기능 소기능 해당자치단체

문화재보존정책기획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경주, 부여, 익산, 칠곡

문화재관련위원회 운영 수원

문화재업무일반, 문화재일반 경주, 공주, 부여, 칠곡

문화재현상변경및관리 칠곡

문화재보호및관리 경주, 공주, 부여

문화재활용 부여

무형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경주, 칠곡

문화재보존정책수행

무형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경주, 수원, 양평, 익산

문화재보존 및 관리 강북, 경주, 공주, 부여, 수원

문화재관리 경주, 부여, 칠곡

생략

<표 6> 대기능 ‘문화재정책’의 하위기능과 해당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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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화재 행정지원’, ‘문화재보존’, ‘문화재정

책기반조성’,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의 기능

을 중앙부처인 문화재청에서만 사용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화재정책’만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에 해당하

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조사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무를 중

앙-지방이 수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인 문화재청에서는 검토․기획을 지방정부에

서는 수행으로 나누어 기능을 구성하는 이원적

인 형태의 업무기능의 형태를 갖게 된 점이다. 

이는 외견으로 같은 갈래에서 기능이 파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절되어 있어 중

앙과 지방 간에 기능중심의 업무의 참조와 연

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를 갖고 있음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업무참조모델은 각 조직의 

기능분류체계를 업무기능으로 묶어 매핑을 하

였을 때,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동일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들 또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같

이 조직 간 공통 또는 협업에 관련한 현황이 관

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업무의 공유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하지만, 현행과 같이 

분절된 형태의 기능분류체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동일한 업무기능을 수행함에

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업무기능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2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기능을 

중심의 조직 간 연계와 정보의 공유 및 참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2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개선모형2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를 통해 드러나

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기능의 공유 또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둘째, 기능의 분류

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가 기능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예시로, 대표적인 사례인 ‘문화재매매업관리’와 

‘문화재지정’,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현황관리 

(소장자, 소재지, 보관장소변경)’의 업무22)를 사

례로 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통해,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을 설계하기 위해서, 아래의 세 가지

의 전제조건을 기조로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하는 업무영역 ‘문화재’

의 업무수행 상 협업업무의 비중이 높은 특수성

이 존재한다. 문화재 업무영역의 경우 수행대

상인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유형, 무형, 자연물 

등)하며, 수행대상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

기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문화재를 대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나 제반여건

20) 문화재지정이나 현상변경 등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문화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기능임에도 불구

하고 문화재청 기관고유업무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기능분류체계 구성 시 시스템상 참조 또는 복

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21) 본 연구의 연구자는 문화재보존에 관련한 전공지식과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와 문화재영역의 공무

(公務)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배경으로 문화재영역의 업무영역에 대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개선모형을 구상하였

음을 밝힘.

22) 사례로 선정한 문화재 매매업관리와 문화재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현황관리 업무는 기초-광역-중앙정부

에 이르기까지 연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며,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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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문

에 문화재에 관련한 업무는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

하는 형태의 협업업무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

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광역-중앙정부 간에 

동일한 업무기능이 업무참조모델에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조직에 관계없는 

이음매 없는(seamless) 업무의 연계라는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에 공통된 업무기능을 공유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 된 형태의 분류가 아

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기능이 일원

화되어 서로 참조가 가능한 형태의 업무참조모

델이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참조

모델은 업무참조모델의 본래 역할을 제안하기 

위한 개념모델(conceptual model)이다. 각 업

무의 크기에 따라 업무의 단계가 상이한데 반해, 

정부업무분류체계에 맞춰진 현재 시스템은 업무

기능을 6단계까지 허용하고 있어 현재 제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3>은 정부의 업무기능분류체계 중 정

책영역 ‘문화재’에 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동일한 업무에 관해 모델링(modeling)한 그

림이다. 그림에서 보여지 듯, 사례로 선정한 ‘문

화재매매업관리’와 ‘문화재지정’, ‘문화재현상변

경’, ‘문화재현황관리(소장자, 소재지, 보관장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 

업무기능분류체계

중앙부처

(문화재청) 

기능분류체계

<그림 3> 정부의 문화재영역 업무기능분류체계 현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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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부의 문화재영역 업무기능분류체계 제안모델

변경)’의 업무가 현행에서는 이원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참조가 어려

운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모델로, 제안모델을 만

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현행모델을 살펴보면, 현행의 

‘문화재보존’의 하위 기능인 소기능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에 사용된 ‘동산문화재’는 기존에 문

화재를 구분하기 위해 행정편의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의 종류가 아니

다. 또한, 실제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절

차에 의해 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업무기능을 기

반으로 한 분류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재분류를 

통해 ‘유형문화재보전’의 하위기능을 ‘유형문화

재유통관리’, ‘유형문화재현상및현황관리’, ‘유형

현

행

대기능 

Lv.3

궁․능․원 

보존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문화재 보존 무형 문화재 보호

중기능

Lv.4
궁․능․원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

매장

문화재

관리

매장

문화

재발굴

고궁

유물

건조물

문화재

고도

보존 

및 

육성

근대

문화재

동산

문화재

사적

관리

세종

대왕

유적

천연

기념물

․

명승

해양

유물 

보존

무형

문화재

보호

무형

문화재

전승

중요

민속

문화재

개

선

안

Lv.3 문화재 보전

Lv.4 유형문화재보전 무형문화재보전

Lv.5 유형문화재유통관리
유형문화재현상 및 

현황관리

유형문화재수리․

보존처리․복원

유형문화재

제반시설관리

무형

문화재

전승

무형

문화재

지원

<표 7> 개선안 ‘문화재보전’ 기능의 하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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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보존처리․복원’, ‘유형문화재제반

시설관리’로 구분하였다. 

현행 소기능 ‘문화재사범단속’, ‘문화재관련법

규위반단속’,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은 문화재밀

반출, 도굴을 포함한 밀거래를 단속하는 업무와 

각 항만공항 등에 설치된 감정관실의 운영업무, 

문화재매매업관리(등록, 폐업신고, 매매업판매

대장검수)의 업무를 반영한 것으로, 업무기능보

다 세부적인 업무행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개

선안은 업무의 목적인, 문화재의 유통을 관리감

독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유형문화재유통관리’

라 명칭으로 정하고, 하위 기능으로 ‘문화재사범

단속’(현행)과 ‘문화재매매업관리’(현행)를 분

류하였다.

개선안의 Lv.3에 해당하는 ‘문화재등록․지

정및해제’는 현행 대기능 ‘문화재보존’, ‘무형문

화재보호’에 걸쳐 포함되어 있는 핵심업무인 천

연기념물및명승지정․해제, 민속문화재지정․해

제, 근대문화재등록․해제, 유형문화재지정․해

제, 무형문화재지정․해제, 업무를 기능을 중심

으로 재분류하였다.23)

위 핵심업무는 동산문화재나 건조물과 같은 

형태적인 분류와 상관없이, 법률상 처리절차․

양식과 업무수행절차가 동일하고, 국가의 문화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동일

한 기능의 업무라 간주하였다. 개선안의 ‘문화재

등록․지정및해제’의 하위 범주는 문화재보호

법상 문화재의 분류에 따라 양식이 상이하고 문

현

행

소기능 문화재 사범단속
문화재관련

법규위반단속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단위

과제

문화재 

매매업 

관리

문화재 

사범단속, 

문화재 회수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개선

도난도굴방지 

홍보

문화재 

국외반출 

유관기관 

협력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지원

일반

동산문화재 

감정위원 

위촉

문화재

감정체계 

제도 개선

개

선

안

Lv.5 유형문화재유통관리

Lv.6
문화재 매

매업 관리
문화재 사범단속

<표 8> 유형문화재유통관리 업무기능개선안

현행

(대기능 Lv.3)
문화재 보존 무형 문화재 보호

개

선

안

Lv.3 문화재등록․지정 및 해제

Lv.4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및 해제

근대문화재

등록 및 해제

유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민속문화재

지정 및 해제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Lv.5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천연기념물 

및 명승

해제

근대

문화재

등록

근대

문화재

해제

유형

문화재

지정

유형

문화재

해제

민속

문화재

지정

민속문화

재

해제

무형

문화재

지정

무형

문화재

해제

<표 9> 문화재등록지정 및 해제 업무기능분류 개선안

23) 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지정 시 지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멸실 또는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지정하는 문화재이기에 지정절차에 속하는 한 갈래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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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종류별 특이점이 있어 천연기념물 및 명승, 

민속문화재, 근대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

재로 분류하였다.

 4.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한 제안

앞장에서 살펴본 ‘정부기능분류체계24)'의 현

황과 문제점은 정부기능분류체계 그 자체, 즉 자

료의 품질에만 국한된 문제점이다. 정부기능분

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분류체

계 그 자체에 대한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능분류체계시스템(BRM System)은 

별개의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방정부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 주체이다. 문제는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

부업무기능분류시스템'과 지방정부의 ‘기능분

류모델시스템’에서의 시스템 간 동기화 또는 

연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수행 중 

BRM담당자와 기록관리전문요원과의 전화통

화를 통해 연구에 관련한 간단한 사실 확인과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을 수행하였는데, “정

부부처의 정부기능분류체계 매뉴얼을 보면 모

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만 지방 기능분류체계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

어요(기록관리전문요원, 면담자D).”라는 말과 

함께 “지방 기능분류체계상 업무관리시스템에

서 이루어져야 할 타 기관의 업무참조모델 복

사 및 등록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담자D).”

는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면담

자는 “처리과에서는 기능분류체계를 단위과제

카드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위과제를 생성할 때, 필수값으로 정한 사항만 

기재하지 나머지 유관정보라던가 이런거는 기

재하지 않아요(BRM담당자․기록관리전문요

원, 면담자C).”라는 발언과 실제 단위과제카드

를 캡쳐하여 일부 제공하였는데, 필수값 외에 

업무참조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전혀 등록되고 

있지 않은 현황이었다.

업무참조모델(BRM)이 제 몫을 하기 위해

서는 수반된 시스템과 사용 주체의 필요성 인

식, 관리자의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업무참조모델(BRM)에 등록되는 

각 기관의 업무기능에 관련한 자료는 방대한 

양을 갖고 있어,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그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수준에 머

무르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정부차원

에서의 업무를 공유하고 참조하겠다는 본 취지

와는 역행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현행대로라면, 기능분류체계시스템의 관리기

관은 정부기관의 기능분류체계에 대한 갱신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만을 수행하게 되

24) 이 장(場)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참조모델(BRM)로서, 업무의 기능을 분류하여 참조를 

목적으로 표준화 한 업무참조모델(BRM)을 의미한다. ‘기능분류체계’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개별 기

관에서 수립한 기관의 기능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업무참조모델(BRM)’은 Business reference model, BRM을 

번역한 용어 그대로 업무에 대한 참조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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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고, 법제상으로 뚜렷한 역할에 대한 정의

가 존재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형태의 개입이나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부기능분류체계

의 데이터 품질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센터

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영역과 제반 시스템의 품질에 관련한 문

제뿐만 아니라, 사용주체의 인식변화도 필요하

다. 중앙정부의 업무기능을 지방정부에서 복제

하여 참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

에서 기관고유기능으로 기능을 대부분 설정하

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업무기능 중 ‘문화

재 지정’, ‘문화재 사범단속’ 등의 기능은 문화

재청 기관고유사무이나, 실제 업무영역에 있어 

중앙정부는 문화재 지정에 관련한 심의영역에

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지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위임사

무이다. 또한 ‘문화재사범단속’의 경우, 사법영

역에도 업무의 영역이 미치는 업무이므로 문화

재청 단독 업무가 아니다. 이처럼 기관 단일 사

무가 아님에도 기관 고유사무로 지정하여 시스

템 상 참조가 불가능한 예는 ‘저작권’관련 업무

도 해당한다. 저작권에 관련한 업무기능은 특허

청의 고유업무기능으로 설정되어 타 부처에서 

시스템 상 기능의 복제나 참조 불가능하고 신규

생성을 통해 기능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업무참조모델(BRM)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인

이 된다. 이러한 기관고유기능지정과 관련한 문

제는 기관의 수행업무기능조사 시, 기관에서 업

무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의 영역과 

참조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하였

거나, 자기관중심(自機關中心)의 관점에서 타

기관의 업무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용자의 업무참조모델(이하 BRM)에 대한 

이해도의 관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록관

리 쪽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

다 하는데, 저는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잘 모르겠

습니다(BRM담당자, 면담자A).”라던가 “BRM

이 뭔가요? 기록관리기준표가 어차피 같은 거 아

닌가요?(기록관리전문요원, 면담자B)”와 같은 

회신이 종종 있었는데, BRM담당자임에도 불구

하고,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요소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면담자A)과, 기관의 기록관리를 수

행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경우 정부기능분류

체계를 기록관리기준표와 혼동하고 있다는 점

(면담자B)은 업무참조모델(BRM)에 대한 이해

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의 BRM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문제

의식을 통한 개선의지를 운영 및 관리주체에게 

반영할 여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 내 BRM

담당자 또한 기관의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업무기능의 재조사를 통하여 업무기능의 업

무재현성을 갖추어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영역과 실제 운영의 부분에서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기능이 업무재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편의적으로 

조직단위의 수행업무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실무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기능을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기능 간 상호참조가 가능하도록 형

태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통

제 및 제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주체와 체계의 확립이 제도적으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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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이용자의 이해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업무참조모델(BRM)을 수립

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는 것만이 끝이 아닌, 실제 이용자인 실무

자를 대상으로 업무참조모델에 대한 이해와 업

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으로 

시스템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

인 유지 관리와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가 끊임

없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수행업무와 기능도 

변화할 것이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무

자들의 업무수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요

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한다.

5. 맺음말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3.0이라는 타이

틀아래 정부업무의 협업을 강조하며, 행정협업

을 위한 부처 간 협업조직의 법령상 독자성 근

거 마련, 인사․예산․성과평가에 협업형 제도 

도입과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의 클라우드형식

의 전환형태인 통합온나라25)의 개발을 시작하

였다(행정자치부, 2016). 또한 2017년 5월 문

제인정부가 출범하고, e-지원시스템의 재도입

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연결고리 없는 유기적인 업

무추진’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기록의 원활한 

유통, 그리고 지식정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e-

지원의 부활을 통한 정부의 지식관리와 업무혁

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정부기능

분류체계’의 개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본 연구는 현행의 정부기능분류체계 중 정책

영역 ‘문화재’의 범위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과 이를 사례화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가 정책영역 ‘문화재’에 국한되었지

만, 문화재업무의 특성인 ‘위임사무중심의 업무’

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기능

의 이원적인 구성으로 인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의 연계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밝혀 현재 정

부기능분류체계에서 업무기능이 연계와 참조가 

이루기 어려운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능

분류체계 상에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BA)

가 존재하는 점, 업무기능의 분류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점(상하기능간 1:1연결, 상위

기능이 하위기능의 업무를 완전히 포함하지 못

하는 점, 동일계층 간 심도의 차이)과 세부적으

로 다른 조직간 업무기능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은 정책영역 ‘문화재’의 업무적 특수성과 별

개의 문제점으로 다른 정책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논의

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연구의 범위

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자료수집단계에서 업

무참조모델(이하 BRM)의 목적별 분류가 가

진 중요성에 비해 실무자의 인지정도가 상대적

으로 낮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26) ‘정부

25) 통합온나라시스템은 조직의 구분에 관계없이 업무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형태의 업무관리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업무기능분류체계를 수집하였으나,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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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류체계’가 본래 개발목적인 업무혁신과 

지식관리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적

분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현재 ‘정

부기능분류체계’를 설계 또는 기능의 정정 및 

추가를 위해 수행하는 처리과의 기능을 조사한 

자료를 조직 내 BRM담당자가 기능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무가 조직단위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기

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통상적으로 행해

졌던 그대로를 기재하기 쉽고, 조직의 BRM담

당자가 처리과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

우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를 그대로 업무기

능으로 반영할 여지27)가 있다. 처리과의 BRM

담당자가 모든 처리과 직원들이 업무기능에 대

한 이해를 갖도록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분류와 지방정부의 기

능분류가 별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원적인 

구성을 갖는 점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

다. 이는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연계가 이루

어지는 업무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

계가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중앙과 지방에 관

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기능에 대하

여 업무기능을 매핑함으로써 합치되는 업무기

능을 찾아 형태적인 일관성(명칭의 통일 또는 

분류단계에 있어서의 통일)을 갖도록 재분류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간 동일업무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분류의 단계가 상이한 경우는 기능분

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기능을 수집하는 형태에 국한된 관리뿐

만 아니라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

리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외에 필자의 개인

적인 희망은 새로 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기관이나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연구하는 연

구자에게 있어, 참조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

란다.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연구하고자 하나 

정보공개청구 또는 기관의 자료열람을 통해 열

람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한정적이며, 실제 연

구수행에 있어 연구자는 ‘정부업무분류체계시

스템(BRM 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

기에 개별 기관의 동의를 통해 기관을 직접방

문하여 열람하거나, 시스템창을 복사하는 식으

로 제한적인 자료수집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연구자료의 열람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국가안

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분류되어 기능분류체계의 수립과 관계된 업무 

플로우워크(flow work)조사서 또는 업무기능

조사서 등 업무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를 제외하고 목적별 분류체계를 수집할 수 없었음. 간혹 정보공개담당자가 목적별 분류의 존재를 알지 못

하고 목적별 분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되묻는 경우도 있었음. 

27) 업무기능분류에 관한 내부교육자료 상에 업무기능의 이해를 위해 각 기능단위의 크기를 조직의 크기와 비유하여 

기재하는데 이는 업무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단위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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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열람할 수 없는 껍데기

만 훝는 식의 자료수집이 되풀이 되는 등의 연

구의 수행에 제한이 있었다. 필자가 경함한 예

로, 연구수행자료를 열람요청하여 주관기관A

에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일부가 멸실되어, 연

구의 수행기관B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에 의해 자료열람을 거부당하고 이전에 공개되

었던 주관기관A의 자료마저 비공개조치로 다

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른 예는 

주관기관C에 연구자료를 열람요청하였으나 자

료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수행기관D에 이송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받았으나,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를 통해 자료의 소장처를 확인하여 자

료의 열람을 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경우

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

는 요인이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경우 2004년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나 십수년전의 자료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기능분류체계(정부기능분류체계)를 관리하

는 지역정보개발원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

우 기능분류체계의 공개에 관한 권한이 없어 

해당 단체에 요청을 해야 하기에 연구자 1명이 

현행 기능분류체계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단

체의 기능분류체계 담당자 수십명이 자료를 서

비스하기 위한 업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

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인 낭

비이다. 정부기관의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를 매

해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

어 있어, 이를 대체로 수집하길 권하는 기관도 

있었지만, 이 또한 변경내역(첨삭에 관한)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었거나, 정부의 기능분류체

계를 연구하기에 필요한 영역까지 자료가 공개

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분류체계 자체가 기능

별 목적별 분류를 포함해야하는데 목적별 분류

체계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기관이 있어 유명무

실하다.

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록연구사

와 공공기관의 BRM담당직원의 도움으로, 연

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이 연구

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도움이 되

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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